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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0. 12.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8. 작성한 

별지 1 배당표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7,346,187,954원은 8,220,206,152

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787,810,960원은 778,841,088원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8,920,432,213원은 27,723,263,492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액 483,722,987원은 815,843,38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 주식회사 B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

고들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2/3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

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8. 작성한 별

지1 배당표 중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17,346,187,954

원을 3,736,965,805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787,810,960원을 743,781,426

원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18,920,432,21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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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1. 제 1심판결 중 아래의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1 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8. 작성한 

별지 1 배당표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7,346,187,954원은 8,220,206,152 

원으로, 피고 ~ 대한 배당액 787,810,960원은 778,841,088원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8,920,432,213원은 27,723,263,492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액 483,722,987원은 815,843,38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 주식희사 B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 

고들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2/3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 

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8. 작성한 별 

지 1 배당표 중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17,346,187,954 

원을 3,736,965,805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787,810,960원을 743,781,426 

원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18,920,432,21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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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7,000,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483,722,987원을 3,144,752,81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B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지방법원 D 부

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8. 작성한 별지 1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346,187,954원을 3,736,965,805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

당액 483,722,987원을 3,139,997,280원으로 각 경정한다.1) 

  나. 피고들 

    1) 피고 C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시

      제1심판결 중 피고 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

1) 원고 B은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에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 B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취지 중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청구취지 기재 원고 B에 대
한 배당액에서 피고 시에 대한 패소금액[4,755,533원(= 청구취지상 14,676,511원 – 제1심판결 인정금액 9,920,978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선해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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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7,000,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483,722,987원을 3,144,752,813원으로 각 경 정 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B 

제 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댜 ~ D 부 

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8. 작성한 별지 1 배당표 중 

피 고 C에 대 한 배 당액 17.346,187,954원을 3,736,965,805원으로, 원고 B에 대 한 배 

당액 483,722,987원을 3,139,997,280원으로 각 경 정 한다.1) 

나. 피고들 

1) 피고 C 

제 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시 

제 1심판결 중 피고 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 1심판결 이유 제 1항과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 

1) 원고 B은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에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 B은 제1십 
판결 중 피고 C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취지 중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청구취지 기재 원고 B에 대 
한 배당액에서 피고 시에 대한 패소금액[4,755,533원(= 청구취지상 14,676,511원 - 제1심판결 인정금액 9,920,978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선해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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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별지들을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인용한다(이하에서 인용할 경

우에도 같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신탁법상 수탁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피고 C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상 배당에서의 우선변제에 관하여,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은 

신탁법 제4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 C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률 조항에 의하면 피고 C이 지

출한 모든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위 각 비용에 대한 이자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해 부담

하게 된 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탁

재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질권 또는 저당권보다 우선하고 그 

밖의 비용은 질권 또는 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용 

등 합계액 17,346,187,954원을 피고 C에 1순위로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정 신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피고 C이 개정 신탁

법이 시행된 2012. 7. 26. 이전에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는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C이 2012. 7. 26. 이전에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그 이자 및 2012. 7. 26. 이전에 신탁사무처리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액의 합계액

인 4,588,472,124원은 피고 C에 1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다) 피고 C이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 전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현행 

d d d d d û r

d d d d r d~dvtvuqt|qut

인 국 
令 & 
·크 s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로, 별지들을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인용한다(이하에서 인용할 경 

우에도 같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신탁법상 수탁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피고 C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상 배당에서의 우선변제에 관하여,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은 

신탁법 제48조 제 1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 C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 신탁법(201 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 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률 조항에 의하면 피고 C이 지 

출한 모든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위 각 비용에 대한 이자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해 부담 

하게 된 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탁 

재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질권 또는 저당권보다 우선하고 그 

밖의 비용은 질권 또는 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용 

등 합계액 17,346,187,954원을 피고 C에 1순위로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정 신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피고 C이 개정 신탁 

법이 시행된 2012. 7. 26. 이전에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는 구 신탁법 제42조 제 1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C이 2012. 7. 26. 이전에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그 이자 및 2012. 7. 26. 이전에 신탁사무처리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액의 합계액 

인 4,588,472,124원은 피 고 C에 1순위 로 배 당되 어 야 한다. 

다) 피고 C이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 전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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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신탁법】

제42조(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

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3조(보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 그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수탁자가 수익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탁법】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

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

신탁법 제48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

는 필요비·유익비는 민법상의 필요비·유익비보다 넓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신탁사무처

리비용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적용 법령   

      가) 관계 규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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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48조 제 1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 

는 필요비·유익비는 민법상의 필요비·유익비보다 넓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신탁사무처 

리비용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적용 법령 

가) 관계 규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신탁법】 

제42조(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 

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3조(보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 그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수탁자가 수익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탁법】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 

®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 

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제 1 항 및 제2항과 같다.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 에 따른 공매질차에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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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

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제10924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신탁법상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상 배당에서의 우선변제에 관하여는 현행 신

탁법 제4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탁자가 

지출하거나 부담한 모든 신탁사무처리 비용 등의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다

른 담보권자에게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①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정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 또는 과실 없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수탁자가 재임 중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인이 수탁자 자신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 강제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으나(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후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인으로

d d d d d û r

d d d d r d~dvtvuqt|qut

인 국 
令 & 
·크 s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자 

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제 10924호, 2011. 7. 25.>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신탁법상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상 배당에서의 우선변제에 관하여는 현행 신 

탁법 제48조 제 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구 신탁법 제42조 제 1항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탁자가 

지출하거나 부담한 모든 신탁사무처리 비용 등의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다 

른 담보권자에게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 구 신탁법 제42조 제 1항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정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 또는 과실 없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수탁자가 재임 중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인이 수탁자 자신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 강제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으나(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후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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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것에 근거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

리자에 우선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소위 자조매각권을 인정하

고 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참조). 

          ② 특정한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다른 이

해관계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인정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 민사집행절차 등에서의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점과 그 우선변제권의 범

위에 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섣불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은 그 문언으로 볼 때, 수탁자에게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은 

자조매각권을 인정하는 내용이고, 위 규정상 매각의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임의

매각뿐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매각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 민사집행절차 

등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내용이라고까지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더욱이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은 물론 구 신탁법상 다른 규정을 살펴 

보더라도, 신탁재산을 임의매각할 경우 담보물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편, 강제집행절차에 의할 경우 저당권이 소멸되는데(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이와 

같이 매각방법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는 이상, 수탁자가 신탁재산 매각대금에 관하

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권리자’의 범위를 일의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다

른 권리자’에 신탁재산에 관한 저당권자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통

상 신탁사업 진행의 기초가 되는 자금 등을 제공하는 담보권자에 비하여 그 자금 등을 

바탕으로 신탁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의 보수청구권에 우선권을 부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도 구 신탁법 제43조에서 수탁자의 보수청구권에도 구 신탁법 제42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의 해석상으로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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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것에 근거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 

리자에 우선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소위 자조매각권을 인정하 

고 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참조). 

® 특정한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다른 이 

해관계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인정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 민사집행절차 등에서의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점과 그 우선변제권의 범 

위에 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선불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구 신탁법 제42조 제 1항은 그 문언으로 볼 때, 수탁자에게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자조매각권을 인정하는 내용이고, 위 규정상 매각의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임의 

매각뿐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매각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 민사집행절차 

등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내용이라고까지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더욱이 구 신탁법 제42조 제 1항은 물론 구 신탁법상 다른 규정을 살펴 

보더라도, 신탁재산을 임의매각할 경우 담보물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편, 강제집행절차에 의할 경우 저당권이 소멸되는데(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이와 

같이 매각방법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는 이상, 수탁자가 신탁재산 매각대금에 관하 

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권리자’의 범위를 일의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다 

른 권리자'에 신탁재산에 관한 저당권자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통 

상 신탁사업 진행의 기초가 되는 자금 등을 제공하는 담보권자에 비하여 그 자금 등을 

바탕으로 신탁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의 보수청구권에 우선권을 부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도 구 신탁법 제43조에서 수탁자의 보수청구권에도 구 신탁법 제42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구 신탁법 제42조 제 1항의 해석상으로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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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에게 민사집행절차 등에서 담보물권자를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은 물론 담보물권자

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2) 위와 같이 구 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관

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는 또는 동순위의 우선변제

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신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이 구 신

탁법 적용 기간 중에 신탁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부담한 채무 및 이자 전

부에 대하여 별도로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는 또는 동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구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수탁자

가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가 신설되었고, 위 신설 규정의 적용에 관한 시적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개정된 신탁법 시행일인 2012. 7. 26.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개정법 시행 이후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수탁자인 

피고 C이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하여 위 개

정법 시행 이후 지출된 것뿐 아니라 구 신탁법 적용 기간 중에 지출된 것이라 하더라

도 원고들과 같은 신탁재산에 관한 담보물권자를 비롯한 다른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하

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아래 바의 2)항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피고 C에게 원고들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필요비·유익비는 이 사건 경

매대상 부동산 중 건물에 해당하는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내지 6번에 관하여 인정되

고, 위 건물 중 원고들이 배당이의한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에 관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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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에게 민사집행절차 등에서 담보물권자를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은 물론 담보물권자 

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2) 위와 같이 구 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관 

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는 또는 동순위의 우선변제 

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신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이 구 신 

탁법 적용 기간 중에 신탁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부담한 채무 및 이자 전 

부에 대하여 별도로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는 또는 동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구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신탁법 제48조 제 1항에 명시적으로 수탁자 

가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가 신설되었고, 위 신설 규정의 적용에 관한 시적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개정된 신탁법 시행일인 2012. 7. 26.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개정법 시행 이후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수탁자인 

피고 C이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하여 위 개 

정법 시행 이후 지출된 것뿐 아니라 구 신탁법 적용 기간 중에 지출된 것이라 하더라 

도 원고들과 같은 신탁재산에 관한 담보물권자를 비롯한 다른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하 

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아래 바의 2)항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피고 C에게 원고들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필요비·유익비는 이 사건 경 

매대상 부동산 중 건물에 해당하는 배당물건 번호 순번 l 내지 6번에 관하여 인정되 

고, 위 건물 중 원고들이 배당이의한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에 관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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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근저당권부질권은 위 개정 신탁법 시행 이후 확정판결에 기해 설정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개정 신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매절

차상 배당과 관련하여 피고 C의 위 우선변제권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할만한 구 신탁

법에 따라 생긴 어떠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은 이 사건에 개정된 신탁법을 적용한다면,강제경매개

시 시점과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수탁자의 정당한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소급적으로 

수탁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신탁법상으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에서 담보물권자에 우선

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 C은,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수탁자로서는 과실 없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회수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이 부족한 상태라 할지라도 굳이 위

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신탁목적의 달성이나 신탁재산의 보존을 위해 고유재산으로 비용

을 지출할 이유가 없고, 이는 신탁의 본질이나 목적 자체에 반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

하며, 그 동안 수탁자가 신탁법에 의해 보호받아 온 신뢰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향

후 신탁제도 및 신탁회사들의 업무처리방식에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신탁재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향후 사업수익에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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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근저당권부질권은 위 개정 신탁법 시행 이후 확정판결에 기해 설정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개정 신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매절 

차상 배당과 관련하여 피고 C의 위 우선변제권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할만한 구 신탁 

법에 따라 생긴 어떠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은 이 사건에 개정된 신탁법을 적용한다면,강제경매개 

시 시점과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수탁자의 정당한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소급적으로 

수탁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신탁법상으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에서 담보물권자에 우선 

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 C은,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희수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수탁자로서는 과실 없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희수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이 부족한 상태라 할지라도 굳이 위 

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신탁목적의 달성이나 신탁재산의 보존을 위해 고유재산으로 비용 

을 지출할 이유가 없고, 이는 신탁의 본질이나 목적 자체에 반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 

하며, 그 동안 수탁자가 신탁법에 의해 보호받아 온 신뢰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향 

후 신탁제도 및 신탁희사들의 업무처리방식에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신탁재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향후 사업수익에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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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하여 신탁계약에 정해두거나 법정된 자조매각권 등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

할 수 있고, 그 중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담보권자에도 우선하는 민사

집행절차상 우선변제권도 갖는다. 또한 신탁제도의 본질과 관련 법규가 신탁 목적 달

성의 실패로 민사집행절차에 나아가 채권금융기관, 시공업체 등 신탁사업의 모든 이해

관계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상황에서까지 수탁자로 하여금 모든 비용을 최우선

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결국 위 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3.가.의 2)항 부분(21쪽 1행부터 22쪽 18행까지) 기재와 같다.

     『여기에 덧붙여, 신탁법 제48조는 제1항과 별도로 제2항에서 수탁자에게 신탁재

산을 매각하여 제46조의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제1항에서 규정한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제4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구분하고 있

는 점으로 미루어보아도 그러하다.』

  나. 피고 C이 아직 지출하지 않은 채무 및 이미 지출한 채무에 대한 이자가 필요비

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 3.나.의 1)항, 2)의 가)항과 다)항 부분(22쪽 19행부터 23쪽 14행까지, 

24쪽 1행부터 8행까지)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2)의 나)항을 “피

고 C이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출일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앞서 2005. 6. 24.자 토지신탁계약 제19조 제4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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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하여 신탁계약에 정해두거나 법정된 자조매각권 등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희수 

할 수 있고, 그 중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담보권자에도 우선하는 민사 

집행절차상 우선변제권도 갖는다. 또한 신탁제도의 본질과 관련 법규가 신탁 목적 달 

성의 실패로 민사집행절차에 나아가 채권금융기관, 시공업체 등 신탁사업의 모든 이해 

관계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상황에서까지 수탁자로 하여금 모든 비용을 최우선 

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결국 위 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신탁법 제48조 제 1항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 

3.가.의 2)항 부분(21쪽 1행부터 22쪽 18행까지) 기 재와 같다. 

『여기에 덧붙여, 신탁법 제48조는 제 1항과 별도로 제2항에서 수탁자에게 신탁재 

산을 매각하여 제46조의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제 1항에서 규정한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제4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구분하고 있 

는 점으로 미루어보아도 그러하다.』 

나. 피고 C이 아직 지출하지 않은 채무 및 이미 지출한 채무에 대한 이자가 필요비 

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 1심판결 3.나.의 1)항, 2)의 가)항과 다)항 부분(22쪽 19행부터 23쪽 14행까지, 

24쪽 1행부터 8행까지)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2)의 나)항을 "피 

고 C이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출일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앞서 2005. 6. 24.자 토지신탁계약 제 19조 제4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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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탁자 E, 우선수익자인 원고 B 등과의 사이에 신탁재산에서 회수하거나 수익자에

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 C의 손해에 대한 보전적 성격

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바, 그 내용상 신탁재산의 객관적 가치 보존과 증대에 기여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 필요비와 유익비라는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C이 필요비와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이라 하더라도 우선변

제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로 변경한다. 

  다. 건물에 대하여 투입한 비용이 그 부지에 대한 유익비인지 여부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3의 다항 부분(24쪽 9행부터 20

행까지) 기재와 같다.

  라. 피고 C이 이미 지출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배당기일인 2016. 10. 28. 기준으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① 보험료, ② 소송비용, ③ 수분양자 반환금, ④ 전기료 등 공과금과 

시설관리비, ⑤ 취·등록세 등, ⑥ 채무변제금으로 합계 11,336,693,209원을 지출하였고 

위 항목은 모두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보험료

        (1)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관하여 재산손해(section Ⅰ :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류) 및 기계손해(section Ⅱ, machinery breakdown, 기계기구 고장)를 담보하

는 내용으로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

d d d d d û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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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탁자 E, 우선수익자인 원고 B 등과의 사이에 신탁재산에서 희수하거나 수익자에 

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 C의 손해에 대한 보전적 성격 

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바, 그 내용상 신탁재산의 객관적 가치 보존과 증대에 기여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 필요비와 유익비라는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C이 필요비와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이라 하더라도 우선변 

제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로 변경한다. 

다. 건물에 대하여 투입한 비용이 그 부지에 대한 유익비인지 여부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 1심판결 이유 3의 다항 부분(24쪽 9행부터 20 

행까지) 기재와 같다. 

라. 피고 C이 이미 지출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배당기일인 2016. 10. 28. 기준으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 보험료, ® 소송비용, ® 수분양자 반환금, ® 전기료 등 공과금과 

시설관리비, @ 취·등록세 등, @ 채무변제금으로 합계 11,336,693,209원을 지출하였고 

위 항목은 모두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보험료 

(1) 울가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롤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관하여 재산손해(section I : 건물, 구축물, 

기 계 기 구류) 및 기 계 손해 (sec tion II , mach iner y breakdown, 기 계 기 구 고장)를 담보하 

는 내용으로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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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보험자

(‘주식회사’ 생략)

총가입금액

(재산손해 + 기계손해)
보험료

2010. 8. 20.부터

2011. 8. 20.까지
W 176,672,000,001원 79,594,869원

2011. 10.경 X 176,672,000,001원 48,000,000원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X 176,672,000,001원 73,753,780원

2013. 8. 20.부터

2014. 8. 20.까지
W 176,672,000,001원 72,346,953원

2014. 8. 20.부터

2015. 8. 20.까지
W 176,672,000,001원 71,640,018원

2015. 8. 20.부터

2016. 8. 20.까지
X 176,672,000,001원 70,354,260원

2016. 8. 19.부터

2016. 8. 29.까지
Y 176,672,000,001원 2,118,013원2)

합계 417,807,893원

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한 2016. 8. 29.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보험료는 예측불가능한 보험사고로부터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

여 수탁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신탁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공익적 비용이므

로 신탁법상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은, 구축물과 기계 부분에 대한 보험

료는 해당 구축물과 기계 부분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건

물에 대한 보험료로서 필요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

2) 보험기간 개시일인 2016. 8. 19.부터 매각대금 납부일인 2016. 8. 29.까지 11일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1년간 보험료 70,279,528원 × 11일/365일 = 2,118,0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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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한 2016. 8. 29.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험기간 
보험자 총가입금액 

(‘주식회사’ 생략) (재산손해 + 기계손해) 
보험료 

2010. 8. 20.부터 

2011. 8. 20.까지 
w 176,672,000,001 원 79,594,869원 

201 1. 10경 X 176,672,000,001 원 48,000,000원 

2012. 8. 경부터 

2013. 8.경까지 
X 176,672,000,001 원 73,753,780원 

2013. 8. 20.부터 

2014. 8. 20.까지 
w 176,672,000,001 원 72,346,953원 

2014. 8. 20.부터 

2015. 8. 20.까지 
w 176,672,000,001 원 71,640,018원 

2015. 8. 20.부터 

2016. 8. 20.까지 
X 176,672,000,001 원 70,354,260원 

2016. 8. 19.부터 

2016. 8. 29.까지 
Y 176,672,000,001 원 2,118,013원 2) 

합계 417,807,893원 

위와 같은 보험료는 예측불가능한 보험사고로부터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 

여 수탁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신탁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공익적 비용이므 

로 신탁법상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은, 구축물과 기계 부분에 대한 보험 

료는 해당 구축물과 기계 부분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건 

물에 대한 보험료로서 필요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 이 사건 신 

2) 보험기간 개시일인 2016. 8. 19.부터 매각대금 납부일인 2016. 8. 29.까지 11일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1년간 보험료 70,279,528원 X 11일/365일 = 2,118,0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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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약상 신탁재산에는 건물의 부대설비, 기타 정착물 등 건물에 부착되는 일체의 물

건이 포함되는 점, ② 이 사건 경매절차상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건물의 주요 

부대설비로 엘리베이터, 피난 및 유지시설(중앙제어감지실, 건물안전제어센터), 난방, 

통풍, 에어컨디셔닝, BAS 제어, 변전시스템, 조명시스템, 통신 및 네트워크 시스템 등

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위와 같은 부대설비 등을 감안하여 감정가액을 산출한다고 밝히

는 한편, 경매목적 건물이 레저시설(워터파크 등), 추가적인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신축단가표상만으로는 적정한 투입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우

므로 그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

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 구축물과 기계 부분은 복합리조트시설의 주된 부분인 건물의 

상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건물의 효용과 그에 따른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라 할 것이고, 이를 분리할 경우 건물과 분리한 시설 모두 각자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

될 것인 점을 종합하면, 설령 구축물과 기계 부분이 건물에 부합되지 않았고 일괄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위 구축물과 기계 부분에 대한 보험

료도 매각대상인 건물 부분의 보존·관리를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에서 인정한 보험료 전체를 신탁법상 필요비로 보기에 충분하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날 이후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68,161,515원(= 70,279,528원 - 2,118,013원)도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 Q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2016. 8. 29.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사집행법 제135조), 위와 같이 매수인

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피고 C이 신탁재산에 관하

여 지출한 필요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 d d d d û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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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약상 신탁재산에는 건물의 부대설비, 기타 정착물 등 건물에 부착되는 일체의 물 

건이 포함되는 점, ® 이 사건 경매절차상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건물의 주요 

부대설비로 엘리베이터, 피난 및 유지시설(중앙제어감지실, 건물안전제어센터)， 난방, 

통풍, 에어컨디셔닝, BAS 제어, 변전시스템, 조명시스템, 통신 및 네트워크 시스템 등 

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위와 같은 부대설비 등을 감안하여 감정가액을 산출한다고 밝히 

는 한편, 경매목적 건물이 레저시설(워터파크 등), 추가적인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신축단가표상만으로는 적정한 투입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우 

므로 그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 

다고 밝히고 있는 점, ® 구축물과 기계 부분은 복합리조트시설의 주된 부분인 건물의 

상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건물의 효용과 그에 따른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라 할 것이고, 이를 분리할 경우 건물과 분리한 시설 모두 각자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 

될 것인 점을 종합하면, 설령 구축물과 기계 부분이 건물에 부합되지 않았고 일괄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위 구축물과 기계 부분에 대한 보험 

료도 매각대상인 건물 부분의 보존·관리를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에서 인정한 보험료 전체를 신탁법상 필요비로 보기에 충분하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날 이후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68,161,515원(= 70,279,528원 - 2,118,013원)도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 Q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2016. 8. 29.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사집행법 제 135조), 위와 같이 매수인 

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피고 C이 신탁재산에 관하 

여 지출한 필요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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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따라서 위 보험료 417,807,893원은 피고 C이 신탁재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

요비로 인정된다.  

    나) 소송비용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3.라.2)의 나)항 부분(28쪽 2행

부터 29쪽 5행까지) 기재와 같다.

    다) 수분양자 반환금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3.라.2)의 다)항 부분(29쪽 6행

부터 30쪽 8행까지) 기재와 같다.

    라) 전기료 등 공과금과 시설관리비

      (1) 전기료

        (가) 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4, 13, 26, 27, 30 내지 42, 51 내지 58, 62 내지 

113, 115 내지 134, 제17호증의 1 내지 3, 제21호증의 1, 2, 제22호증, 제25호증의 1 

내지 3, 제27 내지 30호증, 제33호증, 제34호증의 1, 2, 제35호증의 1, 2,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방서장, 공사 본부장, 주식회사 Z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

에 관하여 공사에 2010. 9.경부터 2016. 5.경까지 일반용 전기료 2,141,930,300

원, 심야용 전기료 77,520,660원, 전기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044,632,330원, 이

상 합계 3,264,083,290원을 지출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에는 공조설비, 소방시설, 동

파방지 열선, 영구배수설비(집수정, 펌프), 관리설비 등 전기가 사용되는 다수의 대규모 

설비들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대형 리조트시설은 그 규모에 상응하는 전기설

비가 필요하고, 호텔, 콘도, 워터파크, 상가 등 여러 건물들과 시설들이 모인 복합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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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위 보험료 417,807,893원은 피고 C이 신탁재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 

요비로 인정된다. 

나)소송비용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 1심판결 이유 3.라.2)의 나)항 부분(28쪽 2행 

부터 29쪽 5행까지) 기재와 같다. 

다) 수분양자 반환금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 1심판결 이유 3.라.2)의 다)항 부분(29쪽 6행 

부터 30쪽 8행까지) 기재와 같다. 

라) 전기료 등 공과금과 시설관리비 

(1) 전기료 

(가) 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4, 13, 26, 27, 30 내지 42, 51 내지 58, 62 내지 

113, 115 내지 134, 제 17호층의 1 내지 3, 제21호층의 1, 2, 제22호층, 제25호층의 1 

내지 3, 제27 내지 30호증, 제33호증, 제34호증의 1, 2, 제35호증의 1, 2,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공사~ 주식회사 Z 

에 대한 각 사실조희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D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 

에 관하여-8'사에 2010. 9경부터 2016. 5경까지 일반용 전기료 2,141,930,300 

원, 심야용 전기료 77,520,660원, 전기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044,632,330원, 이 

상 합계 3,264,083,290원을 지출한 사실, ® 이 사건 건물에는 공조설비, 소방시설, 동 

파방지 열선, 영구배수설비(집수정, 펌프), 관리설비 등 전기가 사용되는 다수의 대규모 

설비들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대형 리조트시설은 그 규모에 상응하는 전기설 

비가 필요하고, 호텔, 콘도, 워터파크, 상가 등 여러 건물들과 시설들이 모인 복합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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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설로서 설치목적과 기능상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건물과 시설의 물리적 

보존과 관리는 물론 그 본래 설치 목적인 영업을 위해서도 주간과 야간 모두 위 시설

가동 등에 필요한 전기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영업을 위한 개장 준비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건물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을 설계

한 주식회사 Z의 추정에 의할 때 공조설비, 열선, 영구배수설비를 모두 1개월 22일, 1

일 8시간 가동하는 것을 전제할 경우 연간 전력사용량이 2,112,000kwh일 것으로 추정

되는데, 피고 C이 지출한 전기요금에 상응한 사용전력량도 위 추정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④ 피고 C은 공사와의 전력공급계약상 실제 전력 사용량과 관계없이 

전기설비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기본요금을 고정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인정된다.

        (나) 사후적으로 보아 신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실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한정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

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C이 건물의 용도대로 사용된 전기 사용량에 대하여 실

제 부과된 전기료를 납부한 이상 위 납부 전기료는 건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된 필요비

로 보아야 하고, 그와 달리 피고 C이 위 납부한 전기료에 해당하는 전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건물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한다거나 해당 전력이 건물

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이라는 사정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갑 제12호증, 병 제3호증의 1, 2, 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의 

비용지출이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그 비용상환청구

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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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설로서 설치목적과 기능상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건물과 시설의 물리적 

보존과 관리는 물론 그 본래 설치 목적인 영업을 위해서도 주간과 야간 모두 위 시설 

가동 등에 필요한 전기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영업을 위한 개장 준비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건물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 이 사건 건물을 설계 

한 주식회사 z의 추정에 의할 때 공조설비, 열선, 영구배수설비를 모두 1개월 22일, l 

일 8시간 가동하는 것을 전제할 경우 연간 전력사용량이 2,112,000kwh일 것으로 추정 

되는대 피고 C이 지출한 전기요금에 상응한 사용전력량도 위 추정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 피고 C은-b'사와의 전력공급계약상 실제 전력 사용량과 관계없이 

전기설비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기본요금을 고정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인정된다. 

(나) 사후적으로 보아 신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실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한정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 

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C이 건물의 용도대로 사용된 전기 사용량에 대하여 실 

제 부과된 전기료를 납부한 이상 위 납부 전기료는 건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된 필요비 

로 보아야 하고, 그와 달리 피고 C이 위 납부한 전기료에 해당하는 전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건물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한다거나 해당 전력이 건물 

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이라는 사정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갑 제 12호증, 병 제3호중의 1, 2, 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의 

비용지출이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그 비용상환청구 

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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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전기료로 지출한 3,264,083,290원은 

모두 영업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비라 함이 상당하다.

      (2) 가스료

        을가 제8호증의 5 내지 12, 15 내지 22, 43 내지 50, 59, 제23호증의 1 내지 

4, 제30호증의 1 내지 4,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B 주식회사가 피고 C에 가스요금으로 합계 255,968,620원을 청구한 사실, ② 

피고 C이 2011. 10. 31.부터 2012. 12. 13.까지 4차례에 걸쳐 255,985,260원을 납부한 

사실, ③ 도 가스 공급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가스계량기 검·교정 및 교

체비용은 기본요금으로 징수되는 사실, ④ I이 피고 C에 동파방지를 위해 보일러를 충

분하게 가동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 ⑤ 보일러 가동인력의 부족으로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한 2013년경에는 실제로 동파가 발생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대형 리조트시설로서의 규모와 

설비, 복합적 영업시설로서의 성격에 따른 비용지출의 필요성, 필요비 입증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 C이 가스료로 지출한 255,985,260원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동파방지 

등 보존·관리을 위한 필요비라 함이 상당하다.       

      (3) 수도료

        을가 제8호증의 14, 6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1. 12. 20. 10,099,140원, 2012. 12. 18. 3,104,410원, 합계 13,203,550원의 수도

요금을 시 맑은물사업소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대형 리조트시설로서의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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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전기료로 지출한 3,264,083,290원은 

모두 영업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비라 함이 상당하다. 

(2) 가스료 

을가 제8호증의 5 내지 12, 15 내지 22, 43 내지 50, 59, 제23호증의 1 내지 

4, 제30호증의 1 내지 4,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AB 주식회사가 피고 C에 가스요금으로 합계 255,968,620원을 청구한 사실, ® 

피고 C이 2011. 10. 31.부터 2012. 12. 13.까지 4차례에 걸쳐 255,985,260원을 납부한 

사실, ® 도 가스 공급규정 제 14조 제3항에 의하면 가스계량기 검·교정 및 교 

체비용은 기본요금으로 징수되는 사실, ® I이 피고 C에 동파방지를 위해 보일러를 충 

분하게 가동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 @ 보일러 가동인력의 부족으로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한 2013년경에는 실제로 동파가 발생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댜 

위 인정사실과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대형 리조트시설로서의 규모와 

설비, 복합적 영업시설로서의 성격에 따른 비용지출의 필요성, 필요비 입증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 C이 가스료로 지출한 255,985,260원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동파방지 

등 보존·관리을 위한 필요비라 함이 상당하다. 

(3) 수도료 

을가 제8호증의 14, 6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1. 12. 20. 10,099,140원, 2012. 12. 18. 3,104,410원, 합계 13,203,550원의 수도 

요금을 시 맑은물사업소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대형 리조트시설로서의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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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복합적 영업시설로서의 성격에 따른 비용지출의 필요성, 필요비 입증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수도료로 납부한 13,203,550원은 이 사건 건물의 동파방지 등 보

존·관리를 위한 필요비라 함이 상당하다. 

      (4) 시설관리비

        을가 제8호증의 23 내지 25, 28, 29, 60, 1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①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 점검비, 세관비로 공단

에 1,045,500원, AC에 5,500,000원, 이상 합계 6,545,500원을, ② 이 사건 건물의 시설

물 정기점검용역비로 주식회사 AD에 1,650,000원을, ③ 소방시설 점검비로 주식회사 

AE에 5,830,000원을, ④ 지하 집수정 및 바닥 준설공사 비용으로 주식회사 AF에 

14,300,000원을, ⑤ 가스에 대한 보증보험료로 AB 주식회사에 4,436,82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대형 리조트시설로서의 규모와 

설비, 복합적 영업시설로서의 성격에 따른 비용지출의 필요성, 필요비 입증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위와 같은 지출한 비용의 합계 32,762,320원(= 6,545,500원 + 

1,650,000원 + 5,830,000원 + 14,300,000원 + 4,436,820원)은 그 내역상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비라 함이 상당하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이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시설관리

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3,566,034,420원(= 전기료 3,264,083,290원 + 가스료 

255,985,260원 + 수도료 13,203,550원 + 시설관리비 32,762,320원)은 모두 필요비로서 

피고 C에게 1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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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복합적 영업시설로서의 성격에 따른 비용지출의 필요성, 필요비 입층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수도료로 납부한 13,203,550원은 이 사건 건물의 동파방지 등 보 

존관리를 위한 필요비라 함이 상당하댜 

(4) 시설관리비 

을가 제8호증의 23 내지 25, 28, 29, 60, 1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 점검비, 세관비로 |공단 

에 1,045,500원, AC에 5,500,000원, 이상 합계 6,545,500원을, ® 이 사건 건물의 시설 

물 정기점검용역비로 주식회사 AD에 1,650,000원을, ® 소방시설 점검비로 주식회사 

AE에 5,830,000원을, ® 지하 집수정 및 바닥 준설공사 비용으로 주식회사 AF에 

14,300,000원을, ® 가스에 대한 보증보험료로 AB 주식회사에 4,436,82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대형 리조트시설로서의 규모와 

설비, 복합적 영업시설로서의 성격에 따른 비용지출의 필요성, 필요비 입증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위와 같은 지출한 비용의 합계 32,762,320원(= 6,545,500원 + 

1,650,000원 + 5,830,000원 + 14,300,000원 + 4,436,820원)은 그 내 역 상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비라 함이 상당하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이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시설관리 

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3,566,034,420원(= 전기료 3,264,083,290원 + 가스료 

255,985,260원 + 수도료 13,203,550원 + 시 설 관리 비 32,762,320원)은 모두 필요비 로서 

피고 C에게 1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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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취·등록세

        (1) 앞서 본 증거와 을가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등록세 등으로 2012. 2. 15. 합계 746,412,450

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522,463,450원 + 등록세, 지방교육세 223,949,000원, 각 가

산세 제외)을 지급하였다가 246,214,307원을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500,198,143원(가산

세 제외)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취·등록세는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과 소유권보존등기에 따

라 지출해야 했던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귀속을 공시하는 의미는 물론

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목적상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객관적 가치 보존을 위해서도 납부해야 하고, 신탁법상 민사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이 인정되는 필요비 해당 여부는 앞서 본 그 규정취지상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지방세 징수 순위에 관한 규정취지와는 별도로서 그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려

우며, 복합적 영업시설로서의 대형 리조트시설의 성격상 특정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취·등록세라 하더라도 다른 건물과 시설의 보존·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지출한 취·등록세 납부액 500,198,143원

은 필요비라 함이 상당하다. 

        (2) 피고 C은 가산세 부분도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05. 6. 24.자 토지신탁계약특약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탁자는 신탁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집행 업무(PM 업무)에 관하

여 그 업무수행자를 통해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은 PM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AG가 담당 세무사를 통해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 것인데, 위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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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취등록세 

(1) 앞서 본 증거와 울가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롤 종 

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등록세 등으로 2012. 2. 15. 합계 746,412,450 

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522,463,450원 + 등록세, 지방교육세 223,949,000원, 각 가 

산세 제외)을 지급하였다가 246,214,307원을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500,198,143원(가산 

세 제외)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취·등록세는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과 소유권보존등기에 따 

라 지출해야 했던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귀속을 공시하는 의미는 물론 

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목적상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객관적 가치 보존을 위해서도 납부해야 하고, 신탁법상 민사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이 인정되는 필요비 해당 여부는 앞서 본 그 규정취지상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 1항 

제3호의 지방세 징수 순위에 관한 규정취지와는 별도로서 그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려 

우며, 복합적 영업시설로서의 대형 리조트시설의 성격상 특정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취·등록세라 하더라도 다른 건물과 시설의 보존·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지출한 취·등록세 납부액 500,198,143원 

은 필요비 라 함이 상당하다. 

(2) 피 고 C은 가산세 부분도 필요비 에 해 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05. 6. 24.자 토지신탁계약특약 제 13조 제1항 

제 1호에 의하면 수탁자는 신탁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집행 업무(PM 업무)에 관하 

여 그 업무수행자를 통해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은 PM업무를 

수행한 주식희사 AG가 담당 세무사를 통해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 것인데, 위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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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소하여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산세는 피고 C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이행보조자

의 과실 및 이를 확인·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 C의 과실에 기해 발생한 손해로

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의 보존과 증대에 기여한 공익적 비용으로서의 필요비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은 호텔 취·등록세인 1,100,000,000원 부분도 필요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호텔 취·등록세는 피고 C이 J으로부터 대출받

아 납부한 것인데, J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물건 번호 순번 6에 관한 배당금으

로 전액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에게 중복하여 배당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

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피고 C이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취·등록세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

로 기재한 1,622,590,493원 중 위 500,198,143원만 필요비로 인정된다.

      바) 채무변제금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3.라.2)의 바)항 부분(35쪽 21

행부터 36쪽 18행까지) 기재와 같다.

  마. 피고 C이 합의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1)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2009. 7. 8.자 토지신탁계약특약 변경계약서 제3

조의3 제2항에 따라 피고 C의 신탁사무처리비용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동의

하였고, 피고 C은 원고 B, J,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

기 전인 2010. 1. 18.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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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소하여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산세는 피고 C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이행보조자 

의 과실 및 이를 확인·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 C의 과실에 기해 발생한 손해로 

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의 보존과 증대에 기여한 공익적 비용으로서의 필요비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은 호텔 취·등록세인 1,100,000,000원 부분도 필요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호텔 취·등록세는 피고 C이 J으로부터 대출받 

아 납부한 것인데, J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물건 번호 순번 6에 관한 배당금으 

로 전액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에게 중복하여 배당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 

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피고 C이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취·등록세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 

로 기재한 1,622,590,493원 중 위 500,198,143원만 필요비로 인정된다. 

바)채무변제금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 1심판결 이유 3.라.2)의 바)항 부분(35쪽 21 

행부터 36쪽 18행까지) 기재와 같다. 

마. 피고 C이 합의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1)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2009. 7. 8.자 토지신탁계약특약 변경계약서 제3 

조의 3 제2항에 따라 피고 C의 신탁사무처리비용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동의 

하였고, 피고 C은 원고 B, J,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 

기 전인 2010. 1. 18.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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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82조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신탁원부가 등기

기록의 일부로서 공시됨에 따라(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이 공문 및 동의서를 통하여 

피고 C이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은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2항과 

제152조 제2항의 취지상 위와 같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09. 7. 8.자 토지신탁계약특약 변경계약서 제3조의3 제2항에 ”수탁자는 제

1항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하

며 만약 수탁자가 불가피하게 신탁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할 경우 신탁계

약상 최우선순위로 상환받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을가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에 대하여, 

① AI, E, I은 2012. 7. 16.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미 

피고 C이 지출하거나 향후 불가피하게 지출할 신탁사무처리비용에 관하여 다른 권리

자에 앞서 최우선 상환받는 것에 동의하거나 신탁재산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의 우선적 

지출과 신탁재산에서의 우선적 집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② 원고 B은 2013. 

7. 18. 피고 C이 지출한 H 상가 AA호 강제경매 취소를 위하여 피고 C이 납부하는 항

고보증금 및 경매신청권자 Z에 대한 채무변제금, 대주단의 사전 동의나 사후 확인을 

유보한 신탁사무처리비용 대지급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③ 원

고들과 AI은 2011. 1.경 ‘2011. 1. 10. 기준 미납 전기료’에 관하여 피고 C의 최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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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82조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신탁원부가 등기 

기록의 일부로서 공시됨에 따라(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이 공문 및 동의서를 통하여 

피고 C이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은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2항과 

제 152조 제2항의 취지상 위와 같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09. 7. 8.자 토지신탁계약특약 변경계약서 제3조의 3 제2항에 "수탁자는 제 

1항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하 

며 만약 수탁자가 불가피하게 신탁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할 경우 신탁계 

약상 최우선순위로 상환받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을가 제 16호층의 1 내지 

4, 을가 제 17호증의 1 내지 3, 올가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에 대하여, 

CD AI, E, I은 2012. 7. 16.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미 

피고 C이 지출하거나 향후 불가피하게 지출할 신탁사무처리비용에 관하여 다른 권리 

자에 앞서 최우선 상환받는 것에 동의하거나 신탁재산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의 우선적 

지출과 신탁재산에서의 우선적 집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 원고 B은 2013. 

7. 18. 피고 C이 지출한 H 상가 AA호 강제경매 취소를 위하여 피고 C이 납부하는 항 

고보증금 및 경매신청권자 z에 대한 채무변제금, 대주단의 사전 동의나 사후 확인을 

유보한 신탁사무처리비용 대지급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 원 

고들과 AI은 2011. 1경 '2011. 1. 10. 기준 미납 전기료'에 관하여 피고 C의 최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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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급과 이자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④ E는 2015. 3.경 피고 C의 신탁사무처리

비용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각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신탁계약 조항 및 문서들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의할 때, 신탁계

약의 임의적 이행 과정이 아닌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관하여까지 법정 배당순위

에도 불구하고 피고 C에게 비용과 손실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합

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배당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공시되었다

고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에게 위 특약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2항(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

한 채권자 사이의 합의), 제152조 제2항(관계인이 채무자나 채권자의 배당표에 대한 이

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 C의 정당한 배당액 및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에 관한 안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필요비, 유익비 명목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금 13,371,370,878원 및 이자 3,974,817,076원의 합계 17,346,187,954원을 배당받았

으나, 실제로 필요비, 유익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보험료 417,807,893원, 전기료, 가스

료, 수도료, 시설관리비 3,566,034,420원, 취·등록세 500,198,143원의 합계 4,484,040,456

원으로 한정되므로, 위 인정금원에 대하여만 피고 C에게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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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급과 이자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 E는 2015. 3.경 피고 C의 신탁사무처리 

비용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각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신탁계약 조항 및 문서들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의할 때, 신탁계 

약의 임의적 이행 과정이 아닌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관하여까지 법정 배당순위 

에도 불구하고 피고 C에게 비용과 손실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합 

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배당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공시되었다 

고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에게 위 특약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 150조 제2항(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 

한 채권자 사이의 합의), 제 152조 제2항(관계인이 채무자나 채권자의 배당표에 대한 이 

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 C의 정당한 배당액 및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에 관한 안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필요비, 유익비 명목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금 13,371,370,878원 및 이 자 3,974,817,076원의 합계 17,346,187,954원을 배 당받았 

으나, 실제로 필요비, 유익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보험료 417,807,893원, 전기료, 가스 

료, 수도료, 시설관리비 3,566,034,420원, 취·등록세 500,198,143원의 합계 4,484,040 ,456 

원으로 한정되므로, 위 인정금원에 대하여만 피고 C에게 신탁법 제48조 제 1항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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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권이 인정된다.

    2) 여러 개의 물건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라도 각 물건을 개별매각하는 경우와 마찬

가지로 각 물건별 권리자는 각 물건별 해당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물건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

권이 다른 때에는 각 물건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고(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

과하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각 물건마다 작성된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처리되어

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 배당물건번호 순번 1 내지 8번으로 분류되어 일괄매각된 이 사건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앞서 피고 C이 지출한 비용 중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필요비로 인

정되는 4,484,040,456원은 모두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배당물건 번호 순번 1 내지 6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 C은 위 

필요비에 관하여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내지 6번의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고, 대지권의 목적 외 건물 대지 및 2차 사업부지(배당물건 번호 순번 7, 8번 부동

산)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대형 리조트를 구성하는 복합적 영업시

설로서 물리적 구조와 기능은 물론 영업적 기능과 이용관계의 측면에서도 상호 밀접한 

견련성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C이 위와 같이 지출한 필요비를 실제 특정의 개별 

건물이나 개별 시설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인정

d d d d d û r

d d d d r d~dvtvuqt|qut

인 국 
令 & 
·크 s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변제권이 인정된다. 

2) 여러 개의 물건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라도 각 물건을 개별매각하는 경우와 마찬 

가지로 각 물건별 권리자는 각 물건별 해당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물건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 

권이 다른 때에는 각 물건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고(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 

과하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각 물건마다 작성된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처리되어 

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 배당물건번호 순번 1 내지 8번으로 분류되어 일괄매각된 이 사건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앞서 피고 C이 지출한 비용 중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필요비로 인 

정되는 4,484,040,456원은 모두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 중 토지롤 제외한 이 사건 

건물(배당물건 번호 순번 1 내지 6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 C은 위 

필요비에 관하여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내지 6번의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고, 대지권의 목적 외 건물 대지 및 2차 사업부지(배당물건 번호 순번 7, 8번 부동 

산)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대형 리조트롤 구성하는 복합적 영업시 

설로서 물리적 구조와 기능은 물론 영업적 기능과 이용관계의 측면에서도 상호 밀접한 

견련성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C이 위와 같이 지출한 필요비를 실제 특정의 개별 

건물이나 개별 시설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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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물건

번호
배당액

배당물건번호 순번 1~6번 부동산의 배당액 비율에 따라

위 인정 필요비 4,484,040,456원을 안분한 결과

1 13,171,924,739원

1,572,772,224원[= 4,484,040,456원(인정 필요비) × 

13,171,924,739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6번 총 배당액),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반올림,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13,204,468,002원

1,576,657,999원[= 4,484,040,456원(인정 필요비) × 

13,204,468,002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2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6번 총 배당액)]

3 368,647,582원

44,017,764원[= 4,484,040,456원(인정 필요비) × 

368,647,582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3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6번 총 배당액)] 

4 5,757,869,886원

687,509,077원[= 4,484,040,456원(인정 필요비) × 

5,757,869,886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4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6번 총 배당액)] 

5 519,001,991원

61,970,588원[= 4,484,040,456원(인정 필요비) × 

519,001,991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5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6번 총 배당액)] 

6 4,531,805,070원

541,112,804원[= 4,484,040,456원(인정 필요비) × 

4,531,805,0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6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6번 총 배당액)]

합계 37,553,717,270원 4,484,040,456원

배당물건

번호

피고 C

기존 배당금(a)
인정 필요비(b) 차액(경정될 부분, a-b)

된 필요비를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내지 6번의 각 배당액에 따라 안분함이 상당하다.

    
    3) 기존에 피고 C이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에서 배당받은 금원과 위와 같이 안

분된 필요비의 차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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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필요비를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내지 6번의 각 배당액에 따라 안분함이 상당하다. 

배당물건 
배당액 

배당물건번호 순번 1~6번 부동산의 배당액 비율에 따라 

번호 위 인정 필요비 4,484,040 ,456원을 안분한 결과 

1,572,772,224원 [= 4,484,040,456원 (인 정 필요비) X 

1 13, 171,924,739원 
13,171,924,739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 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 (배 당물건 번 호 순번 1 ~6번 총 배 당액), 

계산의 편의상 원 0| 만 반올림, 이하 01 표에서 같다] 

1 ,576,657,999원 [= 4,484,040,456원 (인 정 필요비) X 

2 13,204,468,002원 13,204,468,002원 (배 당물건 번호 순번 2번의 배당액) /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6번 총 배당액)] 

44,017,764원 [= 4,484,040,456원 (인 정 필요비) X 

3 368,647,582원 368,647,582원 (배 당물건 번호 순번 3번의 배당액) I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6번 총 배당액)] 

687,509,077원 [= 4,484,040,456원 (인 정 필요비) X 

4 5,757,869,886원 5,757,869,886원(배 당물건 번호 순번 4번의 배당액) I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6번 총 배당액)] 

61,970,588원 [= 4,484,040,456원 (인 정 필요비) X 

5 519,001,991 원 519,001,991 원 (배 당물건 번호 순번 5번의 배당액) I 
37,553,7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6번 총 배당액)] 

541 , 112,804원 [= 4,484,040,456원 (인 정 필요비) X 

6 4,531,805,070원 4,531,805,070원(배 당물건 번호 순번 6번의 배당액) I 
37,553,7 17,270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6번 총 배당액)] 

합계 37,553,717,270원 4,484,040 ,456원 

3) 기존에 피고 C이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에서 배당받은 금원과 위와 같이 안 

분된 필요비의 차액은 다음과 같다. 

배당물건 

번호 

피고 C 

기존 배당금(a) 
인정 필요비 (b) 차액(경정될 부분,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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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물건

번호

피고 C

기존 배당금(a)
인정 필요비(b) 차액(경정될 부분, a-b)

1 5,181,077,554원 1,572,772,224원 3,608,305,330원

2 5,193,878,200원 1,576,657,999원 3,617,220,201원

3 145,004,754원 44,017,764원 100,986,990원

4 2,264,814,825원 687,509,077원 1,577,305,748원

5 204,145,531원 61,970,588원 142,174,943원

6 1,782,551,448원 541,112,804원 1,241,438,644원

7 1,605,264,072원 ― 1,605,264,072원

8 969,451,570원 ― 969,451,570원

합계 17,346,187,954원 4,484,040,456원

  사. 소결론

    1)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정당한 배당액

      원고 B이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8. 채권최

고액 58,474,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14. 1. 27. 원

고 B의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액 29,237,000,000원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A은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합계 

18,920,432,213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필요비가 인정될 경우 

위 피고에 대하여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된 금액

과 실제 필요비의 차액에 대하여는 원고 A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의 한도에서 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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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물건 피고 C 
인정 필요비 (b) 차액(경정될 부분, a-b) 

번호 기존 배당금(a) 

1 5, 181 ,077,554원 1 ,572,772,224원 3,608,305,330원 

2 5, 193,878,200원 1,576,657,999원 3,617,220,201 원 

3 145,004,754원 44,017 ,764원 100,986,990원 

4 2,264,814,825원 687,509,077원 1,577,305,748원 

5 204, 145,531 원 61,970,588원 142, 174,943원 

6 1,782,551 ,448원 541, 112,804원 1,241 ,438,644원 

7 1,605,264,072원 1 ,605,264,072원 

8 969,451,570원 969,451,570원 

합계 17,346, 187,954원 4,484,040 ,456원 

사.소결론 

1)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정당한 배당액 

원고 B이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8. 채권최 

고액 58,474,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14. 1. 27. 원 

고 B의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액 29,237,000,000원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A은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합계 

18,920,432,213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필요비가 인정될 경우 

위 피고에 대하여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된 금액 

과 실제 필요비의 차액에 대하여는 원고 A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의 한도에서 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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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 B에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C에 배당된 

금원 중 위 인정 차액 합계액 8,802,831,279원(= 배당물건 번호 순번 1번 경정액 

3,608,305,330원 + 배당물건 번호 순번 2번 경정액 3,617,220,201원 + 배당물건 번호 

순번 4번 경정액 1,577,305,748원)은 피고 C의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하여 배당된 것이

므로, 이는 피고 C의 배당액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한편,  원고 A이 위 질권 채권최고

액 중 배당받지 못한 10,316,567,787원(= 질권 채권최고액 29,237,000,000원 - 기존 배

당금 18,920,432,213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전액 원고 A에 배당되어야 한다. 

    2)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정당한 배당액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3.사.의 2)항 부분(43쪽 5행부터 

14행까지)기재와 같다. 

    3) 경정할 배당표의 내용

      결국 피고 C의 배당액 17,346,187,954원은 8,220,206,152원[= 17,346,187,954원 

– 9,125,981,802원(=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경정액 8,802,831,279원 +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경정액 323,150,523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18,920,432,213원은 

위 8,802,831,279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에 대한 경정액)을 추가로 배당한 

27,723,263,492원(= 18,920,432,213원 + 8,802,831,279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원고 B

에 대한 배당액에는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에 대한 경정액 323,150,523원이 추가되어

야 한다(원고 B의 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따른 추가 배당으로 인한 최종 배당액

은 아래 3의 마항에서 살펴본다).

3. 원고 B의 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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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 B에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C에 배당된 

금원 중 위 인 정 차액 합계 액 8,802,831,279원(= 배 당물건 번호 순번 1번 경 정 액 

3,608,305,330원 + 배 당물건 번호 순번 2번 경 정 액 3,617,220,201원 + 배 당물건 번호 

순번 4번 경정액 1,577,305,748원)은 피고 C의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하여 배당된 것이 

므로, 이는 피고 C의 배당액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한편, 원고 A이 위 질권 채권최고 

액 중 배당받지 못한 10,316,567,787원(= 질권 채권최고액 29,237,000,000원 - 기존 배 

당금 18,920,432,213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전액 원고 A에 배당되어야 한다. 

2)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정당한 배당액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 1심판결 이유 3.사.의 2)항 부분(43쪽 5행부터 

14행까지)기재와 같다. 

3) 경정할 배당표의 내용 

결국 피고 C의 배당액 17,346,187,954원은 8,220,206,152원[= 17,346,187,954원 

— 9,125,981,802원(= 배 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 경 정 액 8,802,831,279원 + 배 당물건 

번호 순번 8번 경정 액 323,150,523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18,920,432,213원은 

위 8,802,831,279원(배당물건 번호 순번 1, 2, 4번에 대한 경정액)을 추가로 배당한 

27,723,263,492원(= 18,920,432,213원 + 8,802,831,279원)으로 경 정 되 어 야 하고, 원고 B 

에 대한 배당액에는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에 대한 경정액 323,150,523원이 추가되어 

야 한다(원고 B의 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따른 추가 배당으로 인한 최종 배당액 

은 아래 3의 마항에서 살펴본다). 

3. 원고 B의 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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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지번 재산세 지방교육세

618 시 AJ 임야 3,156㎡ 467,541원 93,508원

619 시 AK 임야 131㎡ 15,516원 3,103원

620 시 AL 임야 22,340㎡ 2,507,221원 501,444원

621 시 AM 임야 2,876㎡ 2,374,622원 474,924원

622 시 AN 임야 13,190㎡ 1,794,597원 358,919원

623 시 AO 임야 74,546㎡ 5,792,059원 1,158,411원

624 시 AP 임야 591㎡ 85,920원 17,184원

625 시 AQ 임야 334㎡ 14,558원 2,911원

626 시 AR 임야 17,157㎡ 1,214,566원 242,913원

합계 14,266,600원 2,853,317원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물건 번호 순번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르므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 일괄매각되었더라도 배당물건 

번호 순번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아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법원은 피고 시가 청구한 당해세를 배당물

건 번호 각 순번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

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시에 2순위로 44,029,53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갑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618 내지 626번)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따라서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당해세로서 2순위로 피

고 시에 배당된 44,029,534원 중 위 당해세 합계액 17,119,917원(= 14,266,600원 

+ 2,853,317원)을 초과하는 26,909,617원(= 44,029,534원 – 17,119,917원)은 피고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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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물건 번호 순번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르므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 일괄매각되었더라도 배당물건 

번호 순번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아야 

한댜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법원은 피고 시가 청구한 당해세를 배당물 

건 번호 각 순번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 

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시에 2순위로 44,029,53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댜 갑 제3호증, 을나 제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별지 2 부동산목록 순번 618 내지 626번)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 지번 재산세 지방교육세 

618 I-시 AJ 임야 3,156m' 467,541 원 93,508원 

시 AK 임야 131 m' 15,516원 3,103원 

시 AL 임 야 22,340 m' 2,507,221 원 501 ,444원 

시 AM 임야 2,876m' 2,374,622원 474,924원 

1시 AN 임야 13,190m' 1 .794,597원 358,919원 

시 AO 임 야 74,546 m' 5 ,792,059원 1, 158,411 원 

1시 AP 임야 591 m' 85,920원 17.184원 

1시 AQ 임 야 334m' 14,558원 2,911 원 

626 | -시 AR 임야 17,157m' 1,214,566원 242,913원 

합계 14,266,600원 2,853,317원 

라. 따라서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당해세로서 2순위로 피 

고 -시에 배당된 44,029,534원 중 위 당해세 합계액 17,119,917원(= 14,266,600원 

+ 2,853,317원)을 초과하는 26,909,617원(= 44,029,534원 _ 17,119,917원)은 피 고 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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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위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하여 배당된 

것이므로, 위 26,909,617원의 1/3인 8,969,872원(계산결과 원 미만은 버림)은 피고 

시의 배당액에서 삭제되어 원고 B에 배당되어야 한다(원고 B은 피고 시에 대

하여도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위 피고의 배당액을 감

축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피고 시의 배당액 787,810,960원은 778,841,088원(= 787,810,960원 – 

8,969,872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483,722,987원은 815,843,382원[= 483,722,987

원(기존 배당액) + 323,150,523원(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따른 추가 배당액) + 8,969,872

원(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따른 추가 배당액)]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1 배당표 중 피고 C의 배당액 17,346,187,954원은 8,220,206,152원으

로, 피고 시의 배당액 787,810,960원은 778,841,088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

액 18,920,432,213원은 27,723,263,492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483,722,987원은 

815,843,38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B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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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위 배당물건 번호 순번 8번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하여 배당된 

것이므로, 위 26,909,617원의 1/3인 8,969,872원(계산결과 원 미만은 버림)은 피고  

시의 배당액에서 삭제되어 원고 B에 배당되어야 한다(원고 B은 피고 시에 대 

하여도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위 피고의 배당액을 감 

축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먀 결국, 피고 시의 배당액 787,810,960원은 778,841,088원(= 787,810,960원 — 

8,969,872원)으로, 원고 B에 대 한 배 당액 483,722,987원은 815,843,382원[= 483,722,987 

원(기존 배당액) + 323,150,523원(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따른 추가 배당액) + 8,969,872 

원(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따른 추가 배당액)］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1 배당표 중 피고 C의 배당액 17,346,187,954원은 8,220,206,152원으 

로, 피고 시의 배당액 787,810,960원은 778,841,088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 

액 18,920,432,213원은 27,723,263 ,492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483,722,987원은 

815,843,382원으로 각 경 정 되 어 야 한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댜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B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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